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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U.S. and North 
Korea has affected South Korea-China relations. Progressive governments' U.S. policy 
aimed to strengthen the alliance while also seeking to expand diplomatic autonomy. In 
contrast, conservative governments placed greater emphasis on strengthening the alliance.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went further by actively supporting the U.S. policy of 
containing China. While progressive governments sought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onservative governments did not pursue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unless denuclearization was a precondition. South Korea's 
U.S. and North Korea policies have influenced South Korea-China trade and China's 
cooperation on North Korea-related issues.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the U.S. and 
North Korea have affected China’s cooperation on North Korea-related issues as well as 
South Korea-China trade. However, during unavoidable crises such as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COVID-19 pandemic, this correlation was not as clear. When it comes to trade, 
the impact of South Korea’s U.S. and North Korea policies was relatively less significant 
compared to the North Korea issue. The periods when South Korea-China trade was most 
affected by these policies were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unde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During the latter half of Park Geun-hye’s 
presidency, China viewed South Korea’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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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aimed at countering China.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has focused on actively supporting the U.S. policy of containing 
China. As a result, South Korea-China trade volume and trade balance decreased to an 
unprecedented extent. China's cooperation on North Korea-related issues showed a clear 
difference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overnment periods except for North 
Korea's nuclear tests. Under progressive administrations, China was more cooperative on 
North Korea-related issues, while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China was relatively 
less cooperative. Instead, China expanded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policies of South Korea’s conservative 
governments.

Keywords
South Korea-China relations,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China Trade, North Korea-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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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 약

이 글은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 진보성향 정부의 대미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지만 외교적 자율성도 확대하고자 했

다. 반면 보수성향 정부에서는 동맹강화에 보다 방점을 두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

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도 적극 호응했다. 진보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다면, 보수성향의 정부에서

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은 한중 교역,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영향을 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COVID-19 상황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항에서는 그 연관성이 명확

하지 않다. 한중 교역의 경우 북한 문제에 비해 한국의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한중 교역이 한국의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으로 간주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 초점

이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한중 양국의 교역총액과 무역수지 등은 전례 없이 

감소했다. 북한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진보성향의 정

부 시기와 보수성향의 정부 시기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였다.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한 

진보성향 정부 시기 중국은 북한 문제에 협력적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수성향 정부 

시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협력적이었고, 오히려 북한과의 경

제협력을 확대시켜 한국 보수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방향으로 추진했다.

주제어

한중 관계, 대북 정책, 대미 정책, 한중 교역, 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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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꾸준한 발전을 이

어왔다. 양국은 수교 당시 선린우호관계(睦隣友好關係) 수립을 약속했으며, 이
후 거의 5년마다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명칭을 협력적동반자관계(協作夥伴關

係),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全面合作夥伴關係),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戰略合

作夥伴關係)로 격상시켜 왔다. 비록 양국의 정치와 안보 분야 교류는 상대적

으로 적었지만,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 및 기타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

면서 일정 기간 동안 양국은 ‘밀월관계’를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국 관계가 이처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제교역과 민간 분

야 교류의 비약적 증가 때문이다. 1992년 수교 당시 약 63억 달러였던 양국의 

수출입 교역액은 2024년 말 약 2,729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32년간 약 43배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협력의 비약적 발전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견인했

다. 양국에는 한류(韓流)와 한열(漢熱)현상이 나타났고, 인적 교류 역시 폭발

적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팬데믹 직전의 2019년 양국의 인적교류는 연인원 

약 1,065만 명(방중 한국인은 437만 명, 방한 중국인은 628만 명)을 기록했다. 
수교 당시 양국의 인적교류가 1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80여 배가 증

가한 것이다.

양국의 협력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그동안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국 간에는 이미 갈등을 겪었거나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

은 잠재적 갈등 요인은 상존한다.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양국 정부는 양국

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수습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2016년의 사드 사태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COVID-19 정국은 한중 양국의 

상호 간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양국은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한 복잡다단한 상

황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 대내

외적 환경과 상황 등으로 인해 양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우선순

위는 때에 따라 상이했다. 한중 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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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살펴보면, 미중 관계와 같은 체제차원의 구조 요인을 제시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희옥, 2012, 1-28; 이정남, 2014, 345-388; 김재철, 2017, 1-31; 정
재호, 2024) 일부 연구는 중국의 리더십 변화 등의 요인을 주목한다. 이 연구

들은 주로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교체되거나, 2기 집권으로 넘어갈 때를 중심

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한국 정책에 대한 전망연구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

을 검토한다.(최명해, 2018; 김애경, 2023) 그 외에는 주로 탈북자 이슈, 사드 

이슈 및 호감도와 비호감도와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를 분석했다.
(김옥준, 1999. 251-267; 지봉도, 박경숙, 2002, 1-10; 강수정, 2022, 27-75; 김헌

준 2024; 李金輝. 金琳森, 2024, 63-72) 

이렇게 한중 관계 발전과 양국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기존 연구 성과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한

중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때문에 이 

글은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30여 년이 된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한중 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한중 관계 발

전에 영향을 주는 한국의 정책을 고찰하려고 한다. 한중 양국의 수교에도 한

국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위에서 언급한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명칭은 한국의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변화되었거나 격상되었다는 점도 이 글의 문제의식을 

촉발했다. 

한국의 운명은 외교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다. 동아시아 지역은 강대

국들이 결집되어 있고, 세계정치의 갈등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다. 뿐
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치가 상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위기와 관련된 

쟁점이 외교정책 영역을 압도하고 있다.(조동준, 2014, 66-72) 결국 한국은 외

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강대국 관계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수교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서 추구하는 이익은 중국과의 수

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의 대미, 대북 정책의 정향이 한중 관계, 특히 한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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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

는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한중 수출입 교역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분석한다. 4장은 앞선 두 장에서의 내용을 

정리하며, 한중 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으며 

글을 맺을 것이다.

Ⅱ. 한국의 대미, 대북 정책 

미국과 한국은 보호국과 피보호국 관계를 형성하는 전형적 동맹으로, 미국

은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국가였다.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 진보정

권을 막론하고 대미 외교정책은 한미동맹 중심의 정책 노선을 크게 변화시키

기 어려웠다. 냉전 시기에도 대내외 환경 및 정권에 따라 자주국방, 자주외교 

등의 기조가 대두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1980
년대 말 1990년대 초는 냉전이 종식되어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국내적으로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에서는 대미일변도 외교를 벗어나 주변 4강과의 관

계 강화를 추구하며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

맹 중심의 정책 노선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킨 적은 없다.

냉전은 종식됐지만 북한의 핵개발,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한국의 대미 정

책은 대북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됐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 역사상 

첫 진보정권이었지만, 대미 정책에서는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기본적으

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냉전 종식 후 미국의 포괄적 개입이라

는 외교기조에 부응하며 그 속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외교적 자율성 

추구는 대표적으로 대북 정책에서 나타났는데, 한미 군사동맹을 기초로 북한

의 위협을 억제하려는 기존의 대미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인 대북 정책을 따르기보다는 북한과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추구하려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었다.(백학순, 2000, 58)

‘햇볕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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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동안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포용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햇볕정책’은 

대북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는 데 초

점을 맞췄다.(통일부, 2022, pp. 1-2)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뿐만 아니라 그 해 10월에는 매들린 올

브라이트(Madeleine Jana Korbel Albright) 당시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성

사되며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에 냉전 체제 해소를 위한 논의의 기반을 조성

하기도 했다.(“올브라이트, 북-미현안 ”전면, 철저” 논의“, 2000) 다만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부시 정부로 교체되면서 한국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지지에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기조를 계승했

다. 대미 정책은 자주외교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 외교와 협력적 

자주국방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기존의 수직적 동맹관계를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국방개혁 2020 등을 추진했

으며, 양국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한미동맹을 근

본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의 군사 주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하

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때문에 이 시기 미국에 대한 수평적 자주외교

를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에 있어 일정 정도 긴장감이 존재해 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 내 반미감정 표출이라

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이다.(김석용, 2005, p. 143) 국내에서

의 수평적 자주외교에 대한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적극 추진·타결,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군을 지원

하는 등 실용적인 협력을 병행하는 조치를 취하며 대응했다. 

이 시기 북한의 제2차 핵위기가 발발하면서 당시 미국의 부시 정부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 옵션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고자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다.
(조민, 2003; 김석용, 2005, pp. 143-144)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 상호신

뢰 우선 및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등 미국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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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접근을 취했다.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 추진 등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북 간 경

제협력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국과 일정 정도의 불협화음을 감수

하더라도 동맹관계를 기존의 의존적 차원에서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를 추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위기, 도발 등에 대해 

평화적 접근 및 남북 당사자 원칙을 기초한 국제협력 기조로 접근하면서 한반

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은 앞선 두 진보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에서 추진했던 기조에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김영재, 2014, p. 39) 대미 정책

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즉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

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

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동

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대북 정책으로는 상생공영정책의 ‘비핵·개방 3000’을 표방하며 북핵 문제와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추구했다. 이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

방을 추진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재를 강화하는 압박 정책을 추구했다.(이홍종, 2015, pp. 55-56)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에 대한 계승 여부도 표명하지 않

았다. 결국 2010년에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고, 대북 압박 정책은 북

한과의 대화 단절로 이어졌고 6자 회담 역시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당시 미

국의 오바마 정부도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만 지속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와 개방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에 빠뜨리

며 북핵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한 다자대화 중단, 북한과의 대화 단절의 결과를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부분이 있

지만 일부 변화를 보였다. ‘한미동맹 강화’와 ‘균형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과

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점에서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계

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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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

치 결정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에 한중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됐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균형외교 기조를 표

방하며 취임 이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다.(신종대, 2013, p.16) 이 부분

에서 보수 정부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이 있었다. 당선자 시절에도 중국

에 가장 먼저 특사를 보내며 파격적 조치를 취했고, 2015년 중국의 전승절 열

병식에 참석하는 등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며 균형외교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된다. 즉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통일 기반을 구축

한다는 구상이다.(김규현, 2013) 이는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

화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비핵화 후지원의 기조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

부의 대북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전성훈, 2013; 김영재 2014,pp. 44-46; 
이홍종, 2015) 그러나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지

속되면서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 정착 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

하고, 사드 배치로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했

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했고,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주외교를 추구했다. 미국과 1979년에 체결한 한미 미사

일 지침에서 정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완전한 해제 합의는 대표적 사례이

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모두 경험하면서 한국의 방위

비 분담금 확대라는 미국의 요구에 13.9% 인상안으로 타결시키며 갈등을 완

화시키고, 전시작전권 문제도 조건부 전환 원칙을 유지하며 한국군의 주도권

을 확보하고자 했다.(”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9% 오른다“, 2021)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강화,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로 대표된다. 김대중, 노무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해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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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간 지속 가능

한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김강녕, 2019) 이를 위해 여러 조

치가 취해졌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합의

했다. 또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경제·인
도적 협력 추진에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를 중재했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

의 이러한 노력에도 북미 대화가 정체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었고 집권 

말기에는 남북 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됐지만, 기존의 포용정책은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표1.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대북 정책>

시기 대미 정책 대북 정책

김대중 정부 동맹 강화, 외교적 자율성 확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수평적 한미 동맹 발전, 자주 외교 추

구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
동맹 강화: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 

군사동맹으로 격상
상생공영정책: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 동맹 강화, 균형 외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윤석열 정부 동맹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담대한 구상

출처: 저자 정리.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미, 대북 정책을 제

시했다.(薑龍範，金可，2023, pp. 5-13.) ‘한미동맹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
를 표방하며 미국에 핵우산 및 확장억제 강화를 요청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확대 및 한미 핵협의 그룹(NCG)을 신설,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

도·태평양 전략(IPS)에 참여하며,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이슈였던 글로벌 공급

망 재편의 일환으로 제시된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참여 논의 등등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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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동맹에 적극 호응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며, 한미동맹을 안보협력에서 경제·
기술·글로벌 협력으로 확대해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
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적극 호응하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전략적 명확성’의 방향으로 전환했고,(박병광, 2023, p. 1) 한국은 자국의 최

대 교역국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북 정책으로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선회했다. 
‘담대한 구상’은 기존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계승한 것으로, 그 내용

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 단계적으로 경제, 식량, 에너지, 인프라 등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한종욱, 2023)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기

존 보수 정부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북한도 자국의 제재 완화 및 단계

적 접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

부는 대화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압박했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선제타격도 강조했다. 또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발표,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 문재인 정부에서 철거했던 군사분계선 일

대의 확성기 재설치 및 방송 재개 등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북한은 오물 풍

선으로 대응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대북 정책은 위의 <표1>로 정리 할 수 있겠다.

Ⅲ. 시기별 한중 관계 고찰: 

경제교역 현황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중 수교에 대해 양국은 각자의 기대가 있었다. 
중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야 했고,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그 돌파구를 마련해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획득을 기대했다.(Lee, 199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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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1; Chung, 2007, pp. 56-74; 조영남, 2011, p. 93) 이 장에서는 한국의 김

대중 정부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교역 특히 수출입 교역의 추이와 북한 문제

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1. 시기별 한중 교역 현황

수교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1992~2002년) 한중 양국은 상호 탐색을 통한 평

화공존과 구동존이를 추구하던 시기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1997년과 1998
년 양국의 수출입 교역이 다소 주춤했던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성

장세를 보였다.

<표2. 수교이후 김대중 정부시기까지 한중 수출입 교역>

(억 불, %)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2>에서 보듯이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한중 양국의 교역은 지속적으

로 증가세를 보였다. 1997년의 양국의 교역액은 236억 불을 기록하며 1992년 

수교 당해 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에서 기록한 적자를 대중 무역을 통한 흑자로 일정 부분 메꾸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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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초인 1998년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양국의 교역

총액은 감소했지만,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액은 증가됐다. 이듬해인 1999년부

터는 다시 회복세를 유지하며 집권 말인 2002년에는 412억 불을 기록하며 꾸

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에서 대중 무역수지가 차지

하는 비율도 1998년 14%에서 2002년 62.7%로 꾸준히 증가했다. <표3>을 보

면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7)에도 양국의 교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갔

다. 교역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교역에서 한중 

교역의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 대중 무역수지는 비록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체 무역수지에서 대중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8.6%에서 2007년 129.3%로 증가했다. 2005-2007년의 경우 대중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를 상회했다. 

<표3.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한중 수출입 교역>

(억 불, %)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명박 정부(2008~2012)에서는 <표3>에서 보듯이 양국의 교역액이 2009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도 상당히 감소한 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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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 교역이 전체 

교역의 20% 전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과 무역수지를 이끌어갔다고 

판단된다.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대중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
(80.4%)을 제외하고는 대중 무역수지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를 한참 상회

하는 209%(2008년), 110.2%(2010년), 154.2%(2011년), 189%(2012년)를 기록하

며, 대중 무역수지가 전체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표4.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한중 수출입 교역>

(억 불, %)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4>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6년)에서는 집권 전반기

(2013~2014년)과 후반기(2015~2016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집권 후반기는 

사드 국면이 한중 관계를 지배하는 상황이었는데, 집권 전반기에 비해 집권 

후반기의 교역액은 사드 국면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교역에서 한중 양국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 이상을 유지했고, 사드 국면에 접어든 2015년과 2016년에는 그 비중이 

2013년 21.3%, 2014년 21.4%에서 23.6%, 23.4%로 증가 폭이 작지만 오히려 

증가했다. 다만 전체 무역수지에서 대중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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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7년까지 142.7%, 117.2%, 51.9%, 41.8%를 기록하며 사드 국면에서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압박 전략을 통해 한국 정부에 영향

을 미치고자 했고, 이는 양국 교역의 감소로 나타났다.(Luce, 2021)

문재인 정부(2017~2021)가 들어서며 양국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다. 집권 이후 첫 2년 동안은 양국의 교역이 회복하며 그 

총액도 12.6%, 12.8% 증가했지만, COVID-19의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양국의 교역이 감소했다. <표 4>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21년에는 양국의 교역은 총액이 24.8% 증가하면서 재차 회복됐다. 양국의 

교역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중 양국의 교역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총액의 근 1/4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교역이 감소했던 2019
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이다. 대중 무역수지 역시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사드 국면의 영향이 있었던 2017년과 COVID-19 팬데믹 영향이 있었던 2020
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중 대중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은 약 3/4 전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5.  2022년 한중 수출입 교역>

(천만 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4>에서 나타나듯이 윤석열 정부(2022~현재)에서 양국의 교역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표3>와 <표4>을 통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드 국면과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제외하면 양국의 교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왔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부터 양국의 교역총액

은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액은 2021년 243억 

불에서 2022년 12억 불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80억 불 적자, 202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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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 불 적자를 기록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연구에서 한

중 교역 감소에 중국 국내 경제 부진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

다. <표5>의 2022년 월별 한중 교역액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윤석열 정

부는 실제로 2022년 5월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2년 1월~4
월까지는 대중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5
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2.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북한 핵문제와 북한 도발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도 중대한 위협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중국의 관심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

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했다. 예컨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장쩌민

은 당시 한반도 정세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변화에 환영을 표시했고 남북 대화

를 통한 점진적인 신뢰 증진과 관계 개선을 충심으로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위한 4자회담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했다.(“江主席與金大中總統會談”, 1998) 주룽지 전

총리 역시 한국 방문 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대중 정부의 북한

과의 관계 개선에 지지를 표명했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으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朱鎔基總理同韓國總統金大

中舉行會談”, 2000)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들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은 보다 구체적

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0월~2003년 1월에 북한의 핵개

발 시인, IAEA 사찰요원 강제추방, NPT 탈퇴 등으로 제2차 북핵 위기에 직면

하게 됐다. 중국은 당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제1차 북핵 위기 때와는 다

르게 적극적으로 셔틀외교 펼치며,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양자 간, 다자 간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김애경, 2024)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은 2003
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차례 개최했고, 9·19 공동성명(2005), 2·13 합의

(2007) 및 10·3합의(2007)를 도출해 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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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협력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했다.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

표를 행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 시기 중국은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최대 이슈인 북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

사·안보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

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국은 협력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 정부에 상대적

으로 비협력적이었다. 후보자 시절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책과는 상반되

는 대북 정책을 표명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에 찬성했다. 예컨대, 북한은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제2차,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중국은 제1차 핵실험 때와 같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

나 중국은 동시에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주지하듯이 이명박 정부 시기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해결 방안 및 북한 문

제에 대해 입장이 상이했다. 이 때문인지 2010년 3월과 11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한반도 지역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은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다. 당시 2차례의 핵실험으로 중국 역시 대

북 제재에 찬성하며 경색 국면에 진입했던 북중 양국 관계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협조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전병곤, 2011; 
이상숙, 2010)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남북한 양측 모

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도록 노력해야 하기를 희망한다”였다.(“外
交部： 中方對朝鮮半島炮擊事件表示關注”, 2010) 

북한의 도발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북한 양측에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상승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만 표명했을 뿐이다. 당시 

중국은 ‘책임대국(負責任的大國)’의 정체성을 견지하며 지역 차원의 이슈와 

세계적 차원의 이슈에 적극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였다. 이명박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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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희망했다. 그런데 북한의 도

발에 대해 지역 강대국으로서 지역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계적 중

립만을 유지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했다.(羅
潔, 於美華, 張璉瑰,, 2010)

                      
<표6.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반응 및 결의 내용>

핵실험 일자 대중통보 중국반응 안보리 결의 결의 내용

1차 핵실험

(2006.10.9.) 사전통보 단호반대
1718호

(2006.10.14.)

• 재래식무기 수출 및 조달 중지

• 사치품 수출 금지

• 금융자산 동결, 등

2차 핵실험

(2009.5.25.) 사전통보 단호반대
1874호

(2009.6.12.)

• 무기 제재

• 선박 검색

•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통제

• 금융서비스 금지, 등

3차 핵실험

(2013.2.12.) 사전통보 단호반대
2094호

(2013.3.7.)

• 화물 검색 의무화

• 항공기 영공 통과 요건 규정

• 공적금융 지원 금지, 등

4차 핵실험

(2016.1.6.)
사전불통

보
단호반대

2270호
(2016.3.2.)

• WMD 관련 주요 광물 수출 

  금지, 제한 

• 사치품 금수 목록 확대

• 해운, 항공 운송 조사 강화, 등

5차 핵실험

(2016.9.9.) 사전통보 단호반대
2321호

(2016.11.30.)

• 주요 광물 수출 상한제

• 철도 도로 화물 검색 의무화

• 수출 금지 광물 목록 추가, 등

6차 핵실험

(2017.9.3.)
사전불통

보

단호반대

강력규탄

2375호
(2017.9.11.)

• 대북 원유 공급 제한

• 섬유제품 수출·입 금지

• 해외 노동자의 노동 허가 제한

• 합작사업 전면 금지, 등

자료: 신상진, 2018, p. 557; 필자 보완

박근혜 정부는 시진핑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하며 이명박 정부 시기 

후퇴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되는 듯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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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북한보다 앞서 한국 단독 방문 및 박근혜 전 대통

령의 2015년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에 중국은 

양국 간 전략적 상호신뢰를 심화시키고, 관계를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高飛, 
2014; “國際社會高度評價習近平訪韓：展現中國真誠善意”, 2014) 시진핑 주석

의 당시 방한에 대해 미국의 매체는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고까지 평가했다.(Perlez, 2014)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

를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2016년 1월 제3차 핵실험은 한중 양국의 관계를 급전

직하시켰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기존과 같이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요청하

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양국의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가동하려고 했지만, 중국

은 대응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처럼 급반전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이하 사드)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그 목적에 대해 한중 양국의 인

식이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이다.(Matsuo, 2023) 한국에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시작됐을 때부터 중국은 민관을 불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강하

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 정부가 북

핵 도발 대비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중국은 다양한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2017; 
이대희, 2017; “사드보복 1년... 유커, 올 봄에 돌아올까”, 2017; 이장원, 2017, 
pp. 45-85; 김애경, 2020, pp. 175-199)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의 수위는 높아졌다. 박
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북한 고립정책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

지만, 결국 핵무기 고도화와 경량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중 양국

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심화 선언은 그 한계만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물
론 중국은 기존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표 6>에서 보듯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은 민생 관련 품목까지 제재하는 등 수준이 점차 강화됐다. 중국은 이례

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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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의 압박은 북한 체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거나 경제가 파탄 나

지 않을 정도까지였다. 이 시기 중국의 대북 교역액도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

근혜 정부 시기 북중 교역 증가세를 보면, 경제적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

존도를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2007년의 북한 교역

의 대중의존도는 42.8%(2003년), 48.5%(2004년), 52.6%(2005년), 46.7%(2006
년), 67.1%(2007년)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2012년에는 

73%(2008년), 78.5%(2009년), 83.%(2010년), 89.1%(2011년), 91.3%(2012년)으
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2016년에는 89.13%(2013년), 
90.2%(2014년), 91.34%(2015년), 92.72%(2016년)까지 증가했다.(KOTRA, 
2010-2016)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여전히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17년 3월 북핵 문제, 북한의 도

발 해결 방안으로 한미와 북한에 ‘쌍중단(雙暫停),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

시했다.(“中國外交部發言人華春瑩舉行例行記者會”, 2017)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은 9월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해 사드를 추

가 배치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3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해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

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8년에 남북, 북미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
한은 핵·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중국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

지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차 하노이 북미 회담(2019. 2)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

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결렬되고, 3차 판문점 회담(2019. 6)에서 후

속 조치 합의에 실패하면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

서 2018년 남북미 3국 간 협상이 진행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변화를 경계하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했다. 2018년 3
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은 북한과 총 5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북한 

및 한반도 이슈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사일 및 신형 무기 시험발사 등을 통해 북한은 도발을 지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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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수위를 높여 갔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천명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의 임기 연장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표시함으로써 그 패널의 활동을 연장시켰

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안보리 결의 2569호, 2022년 3월 

2627호를 통과시켜 대북 압박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졌다.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
월 북한은 ICBM과 SRBM 3발을 연속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발사함으로써, 윤
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 강화에 반발하는 의도였다는 평가를 받는

다. 이에 미국이 북한의 유류수입 허용량을 줄이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북한이 대

포동 2호를 발사했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북한의 주요 도발에 안보리는 

총 11건에 모두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는 처음으로 부결된 것이다.(“유엔 안보

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처음으로 부결됐다”, 2022; “안보리 대북제재, 中·러 

반대로 첫 부결”, 2022)

2023년 7월 북한의 ICBM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지

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2024년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 표결에서 중국

은 기권했다.(“중-러,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견제 못박아…북과 연대 강화”, 
2024 )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

지하는 정책을 취하며,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협력적인 입

장을 취했다.

Ⅱ. 결 론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과 한중 교역,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진보성향의 정부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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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은 동맹을 중심축이라는 외교기조를 유지하

지만,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윤
석열 정부에서는 동맹강화에 보다 방점을 두었고, 이명박, 윤석열 정부는 대

미일변도 정책을 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미일변도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도 적극 호응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진보성향의 정부와 보수

성향의 정부 정책의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진보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

핵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진했다면, 보수

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며 선비핵화 후 관계 발전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한반

도 정책기조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영향력 확대, 비핵화라는 점을 고

려하면, 진보성향의 대미, 대북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

와 근접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은 한중 교역,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의 협력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COVID-19 
팬데믹의 상황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중 교역의 경우 북한 문제에 비해 한국의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중 교역

이 한국의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는 사드 배치 결정과 맞물린다. 박근혜 정부의 사

드배치 결정은 북핵 및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명분이었으나, 중국은 한국

에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 체계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참여로 간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보였던 한중 교역 회복 

추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고, 한중 교역액은 

우리 나라 전체 교역총액과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이전 보수 정부와의 차이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박
근혜 정부에서 사드 국면 때를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보인 한중 양

국의 교역총액과 무역수지 감소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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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양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된

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진보성향의 정부 시기와 보수성향의 정부 

시기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였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는 일관되게 유엔 제재안 통과에 찬성

표를 던지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조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자주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대미 정책과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
는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한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 중국

은 북한 문제에 협력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진보성향 정부의 대미 정

책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북 포용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수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

이 상대적으로 덜 협력적이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오히

려 확대시켜 한국 보수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방향으로 추진됐음을 알 수 있

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중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비협력적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조차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한국의 보수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미 정책

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 있고, 대북 정책은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의 평화, 안정과 상이한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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